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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6. 5. 28.(목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5.28.(목) 한국경제, [사설] ‘사회연대임금’ 화두 띄운 노동부, 기업에 강제할 

일 아니다. 조선일보 [사설] “분배” 주장 노동장관, 세계 반도체 경쟁 생각
이나 해봤나, 중앙일보 [사설] 반도체 ‘초과이익’ 분배하자는 노동부 장관

ㅇ 김장관은 “국민기업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협력업체 동반 성장”이라며 “좋은 
제안을 내놓길 기대한다”고 삼성전자를 압박했다.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지만 
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. 등

2. 설명 내용  
□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

목적‧취지와 전혀 맞지 않음
 ㅇ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, 그럴 

생각도 없음 
□ 삼성전자 임금협약을 계기로 성과 배분의 공정성, 노사·노노·주주간 갈등, 

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음  
 ㅇ 정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고, 원·하청 

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갈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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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대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전혀 
사실이 아니며,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

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

